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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1. 기자회견 내용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강탈, 

약자에게만 혹독한 노동정책 당장 중단하라!

• 일시 : 2009년 3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

참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여성연

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

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 카톨릭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네

티즌카페“동행‘, 촛불시민 연석회의

참관단체 :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

연합    

• 기자회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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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유순(민주노총 비정규 선임국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과 모두 발언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 법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듣는다.

 - 발언 1. 50-60대 여성 노동자 :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 발언 2. 청년 실업자 또는 대학생 : 청년실업해결 1만인 선언 대표

• MB 정부 규탄발언

 - 민주노총 : 최종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위원

 - 한국진보연대 :           전국여성연대 대표

 - 촛불시민연석회의 :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실련 : 

---------------------------------------------------------------------------------------------------------

문의 : 박유순 민주노총 비정규선임국장(010-8740-2299)
       김정동 민주노동당 노동국장(018-542-5011)                           
       이동주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101-2203-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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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강탈, 

약자에게만 혹독한 노동정책 당장 중단하라!

비정규직법 개악반대!  최저임금 삭감 반대!  부자감세(91조원) 철회!  정부와 

재벌은 경제위기 고통분담에 나서라!  

 

경제위기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

고,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는 노동자 서민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밑으로 밀

어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서민,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

이 어려운 저임금 빈곤층들을 착취해 위기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와 자본의 파렴

치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일상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

인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

종까지 대폭 늘리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악을 정부입법으로 기어이 강행할 예정입니

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7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현행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 될 경우 1백만 명 가까운 비정규노동자가 대량해고 될 것이라는 허위주장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마저 깎아 60세 이

상 노령 노동자와 외국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려 합니다. 

반면 부자감세로 인해 4년간 91.7조를 챙긴 부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질 것

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 나누기’에 다름 아닙니다. 

대졸초임과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전광석화였지만 만들겠다는 고용은 말 

뿐이었습니다. 생색내기 위해 내놓은 일자리는 고작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인턴 비

정규직’일 뿐이고, 이조차 퇴직금지급 의무기한을 피하려고 10개월로 채용기간을 

한정했고, 임금도 최저임금 미만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좋은 일자리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만 1만 9천명, 공무원 포함 전체 공공부문에서 최소 

16만 명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에서도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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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태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없이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우리는 실업해소라는 책임을 팽개치고 실업을 오히려 일자리 파괴와 저임금 강요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정부에 반대합니다. 늘려야 할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아

니라, 부자들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렇잖아도 빈궁한 서민들 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중단하고, 낭비되고 있는 각종 세금과 재벌의 잉여금을 환수해서 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 켠에 돈이 쌓여 있는데 정부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들의 주머니

만 털려고 하는 겁니까. 4년간 91.7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정비 사업비 14조와 재벌 사내유보금 등에서 114조만 동원해도 비정규직 2

백만 명을 정규직화 하고, 25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경제위기 고통전담’ 강요를 당장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금액도 대폭 올려야 합니

다. 우리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범국민행동(준)은 오늘부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1만인 선언운동’과, ‘85,800인 서명운동’을 펴고자 합니다. 또

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거리 캠페

인에도 돌입할 것입니다. 이로써 비정규직 저임금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거듭 공론화 할 것입니다.  

2009년 3월 11일(수)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준)
참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전국

실업극복단체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여성연대,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 카톨릭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네티즌카페“동행‘, 촛불시민 연

석회의

참관단체 : 민주언론 시민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